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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1)

이 석 환

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지수요 

요인, 정부역량 요인, 단체장 요인, 환경 및 기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의 측정방법에 따라 회귀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전환 읍･면･동 수에는 노령인구 비

율,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소득수준, 지역규모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환 읍･면･동 비율에는 저소

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지역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환 인구 비율 모형에서는 저소득자 비율, 행

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지역규모, 단체유형이 통계적의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복지전문 인력 충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단체장이 여성인 기초자

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율 저조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복지허브, 정책도입, 영향요인, 음이항회귀분석

* 본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정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의 

제6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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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일반행정기능 중심의 읍･면･동을 사회복지기

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7)에 의하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

간 복지기관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지역 

주민의 보건, 복지, 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2013년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4년 7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2016년 1,095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전환하였고, 2017년 현재 

1,587개 읍･면･동이 복지허브로 전환 중이며, 2018년까지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율은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현재 서울 강

동구 등 103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을 완료한 반면, 서울 강북구, 

송파구, 중구 등은 전환 실적이 전혀 없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전환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간 읍･면･동 복지허브 전환율의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

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정부

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

지수요 요인, 정부역량 요인, 단체장 요인, 환경 및 기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복지허브 전환

율, 복지허브 전환 인구비율의 3가지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회귀모형은 226개 기초자치단

체의 2016과 2017년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의의, 내용, 유형 

등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에 사용될 개연성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들을 도출

하기 위해 정책결정, 정책혁신, 정책확산 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문헌들을 검

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

정하고,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술적 분

석, 관련성 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

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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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복지공무원이 먼저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

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을 복지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전환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박근혜 정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

2018)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핵심사항으로 제시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정책에서 시작되

었다.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정책은 기존 시･군･구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동주민센터 중

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복지 관련 기능, 조직, 인력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2014년 7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 2월 제12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읍･면･동 복지허브

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 내용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맞춤

형 복지팀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 조직과 자원 활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찾

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과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통합서비스 지원은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가구

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연계 등의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그리고 민간 조직과 자원 활용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 등 민간조직과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자원의 발굴과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정부는 2014∼2015년의 시범사업 실시 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관할범위에 따라 기본

형과 권역형으로 구분하였고, 맞춤형 복지팀의 조직구조로는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기

본형은 개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방안이며, 권역형은 다수의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중심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보건

복지부, 2017). 맞춤형 복지팀의 조직 유형은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여건 및 복지수요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기존의 읍･면･동 복지조직 구조와 유형별 맞춤형 복지팀 설치

방안이 아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제1유형은 인력과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의 복지

팀과 구분되는 별도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복지팀이 설치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제2유형과 제3유형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

로, 제2유형은 인력 또는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복지팀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는 기존의 복지업무 수행 인력과 통합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방식이

다.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인력 또는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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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팀만 신설하는 방안이다.

맞춤형 복지팀의 인력 구성 및 배치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7)에 의

하면, 맞춤형 복지팀은 원칙적으로 6급 복지직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팀

장과 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로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2유형을 제외하고 인력

배치가 곤란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간호사나 통합사례관리사 등 민간인 1명을 포함하여 구

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팀장은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되, 기초자치단체별 인력운영 여건

에 따라 복지업무 경력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업무 경력자 팀장은 현직급 및 직전

직급에서 복지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복지업무 수당 수령자로 하였다.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될 인력은 단계적으로 확충을 추진 중인 복지인력 6,000명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맞춤형 복지팀 유형

자료: 오민수 외(2016: 9-10)를 수정

2. 정책혁신으로서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에 대한 기존문헌의 정의(예로, Berry & Berry, 1990; Mintrom, 

1997; Rogers, 1962; Walker, 1969)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의 복지허

브화는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일종의 새로운 정책의 도입 또는 정책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정책혁신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려고 하는 읍･
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혁신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

로 기존문헌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읍･면･동�복지허브화의�영향요인에�대한�탐색적�연구���97

1) 정책혁신의 의의

정책학, 행정학, 정치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혁신에 대한 정의들은 Rogers (1962), 

Mohr(1969: 112), Walker(1969: 881) 등의 정의이다. Rogers (1962)는 “개인이나 다른 도입 단

위가 새롭다고 인식하는 발상(idea), 실행(practice), 목표(object)”(Rogers, 2003: 12), 

Mohr(1969: 112)는 “특정 상황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수단 또는 목적”, Walker(1969: 

881)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주(州)가 도입했는지와 상관없이 도입한 

주(州)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 등으로 각각 정책혁신을 정의하고 있다. 후대의 연구

자들은 이러한 초기 학자들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거나(예로, Berry & Berry, 1990) “도입 주

체에게 새로운 정책”(Mintrom, 1997: 741)과 같이 거의 동일하게 정책혁신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책혁신의 정의를 종합하면, 정책혁신의 두 가지 핵심 구성요소는 새로

움과 새로움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먼저 새로움의 정도에 대해서 대립되는 견해가 있지만, 

주류적 관점은 도입한 주체가 많거나 도입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도입한 주체에게 새로

우면 혁신이라는 Walker(1969: 881)의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예로, Berry & Berry, 1990; 

Gray, 1973, 1994; Mintrom, 1997). 다음으로 새로움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는 정책의 목적, 

내용, 수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수반되는 발상이나 실행(Rogers, 

2003), 조직구조나 절차(Damanpour, 1991), 조직구성원의 역할인식(Sørensen, 2006)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는 정책혁신의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으

며, 특히 정책의 내용이나 수단뿐만 아니라 발상, 조직구조나 절차, 구성원의 역할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정책혁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읍･면･동을 복지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전

환하는 것은 새로운 발상으로 볼 수 있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 조직과 자원 활용 등은 조직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는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일종의 정책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혁신의 영향요인

정책혁신에 대한 연구는 혁신적인 발상의 확산에 대한 Rogers(1962)의 사회학적 연구가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Walker(1969), Gray(1973), Collier & Messick(1975) 등이 미국 

주(州)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고히 하였다. 특히 Walker(1969)

는 정책혁신의 확산을 설명하는 내부결정요인모형(internal determinants model)과 지역확산

모형(regional diffusion model)을 제시했다. 내부결정요인모형은 정책결정요인론(예로,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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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Fabricant, 1950; Brazer, 1959; Dawson & Robinson, 1963; Hofferbert, 1966)에서 제

시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 등 정부의 내적 요인들이 정책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한다. 반면 Simon(1957), Cyert & March(1963), Lindblom(1965) 등의 정책결정이론에 기초

한 지역확산모형은 정책문제에 봉착한 정부는 다른 정부의 정책을 모방한다고 가정하면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서 이웃 정부의 영향을 강조한다.1)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사용될 개연성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내부결정요인모형을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하고자 한다.2) 그런데 정책혁신을 검증하기 

위해 내부결정요인모형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에서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된 변수들은 분석대상 정책에 따라 다르고, 변수들의 분류도 학자마다 다르다. 정책결정요인

론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Walker(1969)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

로, Mohr(1969)는 혁신의 동기, 혁신의 장애, 장애극복을 위한 자원의 이용가능성 등으로 내

부결정요인들을 분류한다. 본 연구는 분석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자료의 수집이 가

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맞게 수요 요인, 정부능력 요인, 정치적 요

인, 환경 및 기타 요인으로 분류하여 정책혁신의 내부결정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 요인은 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수요 요인

은 정책별로 상이하며 기존 경험적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정책별로 다양한 수요 요인이 정책

도입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예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노인 인구(하민지 외, 20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동･청소년 인구(조근식, 2013), 지역축제는 공공문화예술시설(김대진, 2011)이나 문화공간

(석호원, 2010), 출산장려정책은 가임여성과 혼인률(이석환, 2013), 학교급식조례는 학부모단

체(장석준･김두래, 2012) 등 분석대상 정책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로 정책

의 도입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의 목적은 맞

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

라서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영유아, 노령인구, 저소득자 등이 읍･면･동 복

지허브화의 수요 요인의 구체적 측정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능력 요인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

원을 의미한다. 정부능력은 새로운 정책 도입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기능하여 정부능력이 좋

을수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erry & Berry, 1990; Walker, 

1) 이후 Berry & Berry(1990)가 Mohrs(1969)의 조직혁신에 대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내부결정요인모형과 

지역확산모형을 결합한 종합모형을 개발하였다. 지역확산모형이나 종합모형에 대해서는 Berry & 

Berry(1990), Mohr(1969), 김대진(2010), 이석환(2013, 2014b)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권고 이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례가 없고 분석대상기간도 2개 연도이어서 

지역확산모형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웃 기초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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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기존문헌에서 사용된 정부능력 요인의 측정변수들은 물적 자원을 의미하는 재정능력

과 인적 자원을 대표하는 행정능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재정능력을 

재정자립도(김대진, 2011; 석호원, 2010; 조일형･이종구, 2012; 최상한, 2010), 재정자주도(장

석준･김두래, 2012), 지방세(배상석, 2010; 이석환, 2013, 2014b; 이정철･허만형, 2012; 조근

식, 2013; 하민지 외, 2011)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능력은 주로 관료의 전문성(장석

준, 2013), 공무원 수(석호원, 2010; 장석준･김두래, 2012), 지방의회 의원 수(남궁근, 1994) 

등으로 측정되었고, 측정의 곤란성으로 인해 인구 규모(이석환, 2013; 이정철･허만형, 2012; 

최상한, 2010)를 행정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정책인 읍･
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에 필요한 재정능력으로는 지방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그

리고 행정능력으로는 공무원 수나 사회복지공무원 수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은 정치과정의 산물이며,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요

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분석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

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은 정치인의 특성과 정치인의 행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

존 경험적 연구들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핵심 행위자로 인식하

고 이들의 특성이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단체장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변

수로는 이념 성향(장석준, 2013; 장석준･김두래, 2012; 조근식, 2013; 최상한, 2010; 하민지 

외, 2011), 연령(하민지 외, 2011), 교육수준(정명은, 2012; 하민지 외, 2011), 경력(배상석, 

2010; 석호원, 2010) 등을 사용하였고, 지방의회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로는 연령(남

궁근, 1994), 전문성(장석준･김두래, 2012), 진보의원 비율(최상한, 2010) 등이 이용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

존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선거의 시기(배상석, 

2010; 석호원, 2010; 이석환, 2013; 이정철･허만형, 2012; 조석준, 2013), 당선자 득표율 등으

로 측정한 정치적 경쟁의 정도(김대진, 2011; 이석환, 2013, 2014b; 최상한, 2010; 하민지 외, 

2011), 재선 가능성(이정철･허만형, 2012)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정책인 읍･
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는 단체장의 특성인 

이념성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 

넷째, 위에서 제시한 수요 요인, 정부능력 요인, 정치적 요인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Fabricant(1950)나 

Brazer(1959) 등 초기의 정책결정요인연구에서 소득수준, 인구밀도, 도시화 등이 경책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결정의 핵심 요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정책혁신의 주요 행위자는 단체장이고(이종수, 2004),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

조도 단체장이 주도하는 강시장(强市長)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발의안의 약 90%가 단체장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것(김병준, 2015)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에서 제외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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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존 경험적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으로는 지역내총생산(이석환, 

2014), 자가용등록대수(이석환, 2013), 지방세 수입(조근식, 2013) 등으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주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육수준(남궁근, 1994; 이석환, 2014b; 장석준･김두

래, 2012), 인구밀도(김대진, 2011), 그리고 인구(배상석, 2010; 이석환, 2013, 2014b; 최상한, 

2010; 조근식, 2013; 최상한, 2010)나 재정규모(석호원, 2010) 등으로 측정한 지역사회의 규

모 등이 정책결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사용되었다. 기타 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유형(남궁

근, 1994)이나 투표율로 측정한 시민참여 수준(남궁근, 1994; 이석환, 2013; 최상한, 2010) 등

이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으로 기존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

상 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및 기타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소득수준, 지역 규모, 지방자치단체 유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 지방자

치단체의 유형은 도시화 정도와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복지허

브화 사업이 시작된 2016년에서 2017년 현재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를 기초자치단

체로 설정한 것은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

에게 있고,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수에 대한 자료를 읍･면･동 수

준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을 종속변

수로 하고 앞서 논의된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고자 한

다.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측정방법별로 아래의 세 가지 함수로 설

정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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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는 2016∼2017년의 시점, 는 0∼2년의 시차

(time lag),   는 연결함수, 는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의 수, 는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 비율, 는 복지허브로 전환한 읍･면･동의 인구 비율,      는 개 

복지수요 요인,     은 개 정부역량 요인,     는 개 단체장 요인, 

     는 개 환경 및 기타 요인을 각각 의미한다.

선정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한 기

간이 소요될 수 있어 대부분의 독립변수에 1∼2년의 시차를 주었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변화

가 없는 단체유형과 단체장 요인에는 시차를 주지 않았고, 2017년 현재까지 2016년의 자료

가 발표되지 않은 저소득자 비율과 소득수준에는 2년의 시차를 주었으며, 나머지 독립변수

들에는 1년의 시차를 주었다. 독립변수에 1∼2년의 시차를 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발생 가능한 동시적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과적 추론의 시간적 선행성 조

건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 복지허

브 전환 비율( ),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 )의 3가지로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는 기초자치단체가 복지허브로 전환한 읍･면･동의 

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허브 전환 비율( )은 기초자치단체의 총 읍･면･동 수 

중 복지허브로 전환한 읍･면･동의 비율(%)로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

율( )은 기초자치단체 총 인구 중 복지허브로 전환한 읍･면･동의 인구 비율(%)로 측정

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결정요인들은 

복지수요 요인(    ), 정부역량 요인(     ), 단체장 요인(     ), 환경 및 

기타 요인(     )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복지수요 요인(     )으로는 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들인 노령 인구, 저소

득자, 영유아, 장애인 등의 비율을 선정하였다. 노령 인구 비율은 기초자치단체 인구 중 82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그리고 저소득자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전체 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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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영유아 인구 비율은 0∼4세의 영유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그리고 장애인 비율은 기초자치단체 인구 중 등록장애인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둘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정부역량 요인(      )으로는 기

초자치단체의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을 선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총 세입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로 조작화하였고, 행정능

력은 복지허브화가 일반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총 공무원 정원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

(%)로 측정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정책결정자인 단체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     )으로는 연령, 이념성향, 성별을 선정하였다. 단체장의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

였고, 성별은 남성 단체장은 1의 값을 그리고 여성 단체장은 0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측정하

였다. 단체장의 이념성향은 단체장의 소속정당을 기준으로 국민의당과 무소속을 대조군인 

중도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각각 진보와 보수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측정하

였다. 

넷째, 환경 및 기타 요인(     )으로는 소득수준, 지역규모, 단체유형을 선정하였다. 

소득수준은 기초자치단체의 총 지방세 수입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1인당 지방세 수입으로 

측정하였다.4) 지역규모는 종속변수가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 )인 경우에는 기초자

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로 측정하였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수로 조작화하였다. 단체유형은 군(郡)을 대조군으로 하고, 시(市)와 자치구를 각

각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변수명과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아래의 <표 2>

에 요약되어 있다.

4) 지역소득의 측정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적절하나 서울시 자치구 단위의 GRDP를 구할 수 없

어 기존 연구(예로, 이석환, 2014a; 정재진, 2010; 조근식, 2013; 현하영, 2010)에서 지역소득의 측정지

표로 자주 활용된 1인당 지방세 수입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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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측정방법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전환 읍･면･동 수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기초자치단체 총 읍･면･동 수*100(%)

전환 인구 비율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인구/기초자치단체 총 인구*100(%)

복지수요 요인

노령인구 비율 82세 이상 인구/기초자치단체 총 인구*100(%)

저소득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기초자치단체 총 인구*100(%)

영유아 비율 영유아(0-4세) 인구/기초자치단체 총 인구*100(%)

장애인 비율 등록장애인 인구/기초자치단체 총 인구*100(%)

정부능력 요인

행정능력 사회복지공무원 정원/기초자치단체 총 공무원 정원*100(%)

재정능력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총 세입*100(%)

단체장 요인

연령 기초자치단체장의 나이(세)

성별 남성=1, 여성=0의 가변수 

이념

진보 민주당=1, 나머지=0의 가변수

보수 새누리당=1, 나머지=0의 가변수

중도 대조군(국민의당, 무소속)

환경/기타 요인

소득수준 주민1인당 지방세수입(백만 원)=지방세 수입/ 기초자치단체 총 인구

지역규모 기초자치단체 총 인구(천 명), 읍･면･동 수(개)

단체유형

시 시=1, 군･자치구=0의 가변수

자치구 자치구=1, 시･군=0의 가변수

군 대조군

3. 추정방법5)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의 적절한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의 구조

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고려해할 문제는 회귀모형 (1)의 종속변수가 음이 아닌 정수 값(non-negative integer 

value)을 갖는 가산변수(count variable)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이나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이 적절한 추정

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모두 적용하여 회귀

5) 추정방법 중 패널회귀분석 부분은 이석환(2014a: 34-35)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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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을 추정하고, 가산종속변수의 과대산포(overdispersion) 여부를 검증하여 타당한 회

귀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회귀모형(1)∼(3)은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추정하는데, 오차항의 특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회귀모형 (1)∼(3)의 오차항(  )은 횡단 간에는 변하지만 

시간불변인 관찰되지 않은 횡단효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횡단불변인 관찰되지 않은 

종단효과( ), 그리고 확률적 교란항( )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런데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방법은 와 에 대한 가정에 따라 통합모형(pooled model), 고정효과(fixed effect-FE) 모

형, 임의효과(random effect-RE) 모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횡단효과와 종단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여 적절한 추정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Ⅳ.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1)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황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행정서비스 중심

의 읍･면･동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

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3년 5월 제1차 사

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2013년 11월 동주민센터 복지

기능강화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4년 7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전국 15개 지역

을 대상으로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복

지허브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

황을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화 도입 현황과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전환 비율을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도입 현황이 <표 3>에 제시되어 있

다.6) 2016년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6개 기초자치단체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도

입하여 91.2%의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고, 2017년에는 223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하여 

6)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제주도와 2012년 7월 기초자치단체 없이 출

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현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있

고 2016년 2개 행정시 모두 복지허브화를 시행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도 2016년 복지허브화를 실행하

였다. 



기초자치단체�읍･면･동�복지허브화의�영향요인에�대한�탐색적�연구���105

98.7%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행정구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읍･면･동 복지허

브화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8개이며, 7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률이 

100% 미만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률이 100%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대전(60.0%), 전남

(68.2%), 서울(76.0%), 경북(91.3%), 충남(93.3%), 부산(93.8%), 경남(94.4%)이다. 2017년에는 

서울시만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률이 100% 미만이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 강

북구, 중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표 3> 읍･면･동 복지허브화 도입 기초자치단체 현황

구분
기초

자치단체 수

2016년 2017년

도입 단체수 도입률(%) 도입 단체수 도입률(%)

서울 25 19 76.0 22 88.0 

부산 16 15 93.8 16 100.0 

대구 8 8 100.0 8 100.0 

인천 10 10 100.0 10 100.0 

광주 5 5 100.0 5 100.0 

대전 5 3 60.0 5 100.0 

울산 5 5 100.0 5 100.0 

경기 31 31 100.0 31 100.0 

강원 18 18 100.0 18 100.0 

충북 11 11 100.0 11 100.0 

충남 15 14 93.3 15 100.0 

전북 14 14 100.0 14 100.0 

전남 22 15 68.2 22 100.0 

경북 23 21 91.3 23 100.0 

경남 18 17 94.4 18 100.0 

전체 226 206 91.2 223 98.7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도입에 대한 현황이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2016년 전체 3,503개 읍･면･동 중 1,095개가 복지허브로 전환되어 31.3%의 전

환율을 나타내고 있고, 2017년에는 전체 3,498개 읍･면･동 중 2,672개가 복지허브로 전환되

어 2016년 대비 45.4% 증가한 76.7%의 전환율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복지허브화 전환

율이 높은 상위 3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64.3%), 대전(58.2%), 울산(42.9%)의 순이며, 전환율

이 저조한 하위 3개 광역자치단체는 경북(18.4%), 전북(20.7%), 서울(2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에는 부산(93.7%), 세종(87.5%), 전남(84.2%) 순으로 복지허브화 전환율이 높고, 

제주(55.8%), 경북(60.8%), 광주(68.4%) 순으로 전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

재 103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전환하였고, 서울 강북구(0%),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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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0%), 중구(0%), 중랑구(6.3%), 서초구(22.2%), 인천 강화군(23.1%) 등은 전환율이 매우 저조

하다. 

<표 4>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전체 전환수 전환율 순위 전체
단순 누적

전환수 전환율 전환수 전환율 순위

서울 424 89 21.0 15 424 235 55.4 324 76.4 10

부산 205 84 41.0 5 205 108 52.7 192 93.7 1

대구 139 58 41.7 4 139 54 38.8 112 80.6 6

인천 150 61 40.7 6 150 47 31.3 108 72.0 13

광주 95 26 27.4 12 95 39 41.1 65 68.4 15

대전 79 46 58.2 2 79 18 22.8 64 81.0 5

울산 56 24 42.9 3 56 19 33.9 43 76.8 9

세종 14 9 64.3 1 16 5 31.3 14 87.5 2

경기 561 210 37.4 8 560 251 44.8 461 82.3 4

강원 193 68 35.2 9 193 66 34.2 134 69.4 14

충북 153 48 31.4 10 153 72 47.1 120 78.4 7

충남 207 82 39.6 7 207 69 33.3 151 72.9 12

전북 241 50 20.7 16 241 139 57.7 189 78.4 8

전남 297 72 24.2 14 297 178 59.9 250 84.2 3

경북 332 61 18.4 17 332 141 42.5 202 60.8 16

경남 314 96 30.6 11 308 133 43.2 229 74.4 11

제주 43 11 25.6 13 43 13 30.2 24 55.8 17

전체 3,503 1,095 31.3 3,498 1,587 45.4 2,682 76.7 

2) 변수의 기술통계

읍･면･동 복지허브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총 452개 사

례이며, <표 5>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등의 기술통계와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7)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정부능력 요인 중 행정능력

은 보건복지부, 재정능력과 소득수준은 행정안전부의 재정고, 단체장 요인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그리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통계청 통계포털에서 각각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전환 읍･면･동 수는 평균 8.2개, 표준편차 6.8개, 최소 0.0개, 최대 

7)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년간 총 452개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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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전환 읍･면･동 비율은 평균 55.3%, 표준편차 34.0%, 최소 0.0%, 최대 100.0%, 그리고 

전환 인구 비율은 평균 63.9%, 표준편차 31.7%, 최소 0.0%, 최대 100.0%로 나타나 평균 대비 

표준편차가 각각 82.9%, 61.5%, 49.6%로 변이(Variation)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수요 요인 중 노령인구 비율은 평균 4.2%, 표준편차 2.4%, 최소 1.2% , 최대 10.9%, 저

소득자 비율은 평균 3.7%, 표준편차 1.6%, 최소 0.6%, 최대 8.8%, 영유아 비율은 평균 4.0%, 

표준편차 1.1%, 최소 1.9%, 최대 8.0%, 장애인 비율은 평균 6.4%, 표준편차 2.3%, 최소 1.7%, 

최대 11.3%로 나타나 복지수요 요인들 역시 모두 변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능력 요인 중 행정능력의 대리변수인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은 평균 14.5%, 표준편차 

4.1%, 최소 7.0%, 최대 39.4%이고, 재정능력의 측정변수인 재정자립도는 평균 27.2%, 표준편

차 13.1%, 최소 7.4%, 최대 66.7%로 나타나 복지수요 요인과 마찬가지로 변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체장 요인 중 연령은 평균 61.6세, 표준편차 6.1세, 최소 46세, 최대 79세로 변이가 매우 

작고, 이념성향은 진보(더불어민주당) 35.0%, 보수(자유한국당) 51.3%, 중도･기타(국민의당

과 무소속) 13.7%로 보수성향의 단체장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은 남성 96.0%

와 여성 4.0%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 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소득수준의 대리변수인 주민1인당 지방세수입은 평균 1.1백만 원, 

표준편차 0.9백만 원, 최소 0.4백만 원, 최대 10.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의 측정변

수 중 인구는 평균 222.2천 명, 표준편차 217.1천 명, 최소 9.9천 명, 최대 1,180.6천명이고, 

읍･면･동 수는 평균 15.2개, 표준편차 7.9개, 최소 2개, 최대 62개이다. 단체유형은 시(市) 

33.2%, 군(郡) 36.3%, 자치구 30.5%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변수의 기술통계(N=452, n=226, =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료원

종속변수

전환 읍･면･동 수 8.2 6.8 0.0 43.0 보건복지부

전환 읍･면･동 비율(%) 55.3 34.0 0.0 100.0 보건복지부

전환 인구 비율(%) 63.9 31.7 0.0 100.0 보건복지부

복지수요 요인

노령인구 비율(%) 4.2 2.4 1.2 10.9 통계청 통계포털

저소득자 비율(%) 3.7 1.6 0.6 8.8 통계청 통계포털

영유아 비율(%) 4.0 1.1 1.9 8.0 통계청 통계포털

장애인 비율(%) 6.4 2.3 1.7 11.3 통계청 통계포털

정부능력 요인

행정능력(%) 14.5 4.1 7.0 39.4 보건복지부

재정능력(%) 27.2 13.1 7.4 66.7 행안부 재정고



108���｢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제4호

3) 변수 간 관련성(Association) 분석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전에 예비적으로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관련성 분석은 변수의 측정수준에 따라 등간 이

상의 변수들 사이에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그리고 종속변수와 범주형 변수인 단체장의 

이념과 성별 그리고 단체유형 사이의 관계는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으며,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인구 비율, 전환 

읍･면･동 비율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

환 읍･면･동 수는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전환 읍･면･동 수는 영유아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인구, 읍･면･동 수

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그리고 노령인구 비율, 저소득자 비율, 장애인 비율, 단체장 연령과

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전환 인구 비율은 저소득자 비율과 

행정능력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그리고 읍･면･동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환 읍･면･동 비율은 저소득자 비율과 행정능력과는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들 중에는 노령인구 비율과 장애인 비율이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체장 요인

연령(세) 61.6 6.1 46.0 79.0 중앙선관위

이념
(가변수)

진보 0.350 0.477 0.0 1.0

중앙선관위보수 0.513 0.500 0.0 1.0

중도･기타(대조군) 0.137 0.344 0.0 1.0

성별
(가변수)

남성 0.960 0.196 0.0 1.0
중앙선관위

여성(대조군) 0.040 0.196 0.0 1.0

환경/기타 요인

소득수준(백만 원) 1.1 0.9 0.4 10.2 행안부 재정고

지역규모
인구(천 명) 222.2 217.1 9.9 1,180.6 통계청 통계포털

읍･면･동 수(개) 15.2 7.9 2.0 62.0 통계청 통계포털

단체유형
(가변수)

시 0.332 0.471 0.0 1.0

통계청 통계포털자치구 0.305 0.461 0.0 1.0

군(대조군) 0.363 0.481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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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earson 상관관계분석 결과(N=452)

구  분 전환 수 전환 비율 전환 인구 비율 노령인구 저소득자 영유아

전환 비율 0.705***

전환 인구 비율 0.651*** 0.931***

노령인구 -0.213*** 0.012 0.054

저소득자 -0.080+ 0.086+ 0.114* 0.653***

영유아 0.122** -0.029 -0.005 -0.695*** -0.599***

장애인 -0.265*** -0.045 0.018 0.935*** 0.734*** -0.653***

행정능력 0.298*** 0.160*** 0.085+ -0.476*** -0.062 0.137**

재정능력 0.272*** 0.056 0.026 -0.641*** -0.666*** 0.595***

단체장 연령 -0.101* -0.015 0.013 0.295*** 0.273*** -0.270***

소득수준 -0.041 -0.022 -0.036 -0.197*** -0.270*** 0.183***

인구 0.519*** 0.022 -0.047 -0.644*** -0.542*** 0.441***

읍면동수 0.553*** -0.071 -0.099* -0.334*** -0.232*** 0.209***

구  분 장애인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 연령 소득수준 인구

행정능력 -0.462***

재정능력 -0.704*** 0.130**

단체장 나이 0.269*** -0.114* -0.213***

소득수준 -0.286*** -0.071 0.559*** 0.002

인구 -0.687*** 0.441*** 0.597*** -0.262*** 0.033

읍면동수 -0.362*** 0.252*** 0.372*** -0.112* -0.006 0.804***

+ p<0.1, * p<0.05, ** p<0.01, *** p<0.001

종속변수인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에 대한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환 읍･면･동 수는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

치단체와 여성인 기초자치단체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고(t=1.91, p=0.056), 단체장의 이념

성향에 따른 평균차이도 유의하며(F=4.52, p=0.001), 단체 유형별 평균차이도 유의한(F=25.5, 

p=0.000)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환 읍･면･동 비율은 단체장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t=1.74, p=0.083), 전환 인구 비율도 단체장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t=2.61, p=0.009)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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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평균차이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N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

M(SD) F(p)/t(p) M(SD) F(p)/t(p) M(SD) F(p)/t(p)

전  체 452 8.23(6.82) 55.3(34.0) 63.9(31.7)

단체장
성  별

남 434 8.35(6.87) 1.91
(0.056)

55.8(33.7) 1.74
(0.083)

64.7(31.2) 2.61
(0.009)여 18 5.22(4.91) 41.7(39.5) 44.9(37.9)

단체장
이  념

진보 158 9.49(8.25)
4.52

(0.001)

55.7(37.8)
0.03

(0.970)

62.9(36.2)
0.35

(0.702)
중도 62 6.98(5.23) 55.4(33.3) 66.9(29.2)

보수 232 7.70(5.96) 54.9(31.5) 63.7(29.1)

단  체
유  형

시 150 10.5(8.46)
25.5

(0.000)

53.5(31.0)
0.37

(0.693)

63.9(28.9)
2.01

(0.135)
군 164 5.45(3.75) 55.5(34.1) 67.2(29.5)

자치구 138 9.04(6.56) 56.9(37.1) 59.9(36.6)

주: M(SD)은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내고, F(p)/t(p)는 F검증통계(유의확률)/t검증통계(유의확률)를 의미함.

상관관계분석과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 전환 읍･면･동 수는 소득수준을 제외한 모

든 예비 독립변수와, 전환 읍･면･동 비율은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단체장 성별과, 그리고 

전환 인구 비율은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읍･면･동 수, 단체장 성별, 단체 유형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나 집단 간 평균차이를 통한 관

련성 분석은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계가 허위관계일수도 있고, 혼란변수로 인해 관계가 왜곡되

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관련성 분석이 지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영향요인의 효과를 통

제할 수 있는 다음의 회귀분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귀분석

종속변수의 측정방법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전환 읍･면･동 수 모형은 포아송 회귀모형

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전환 읍･면･동 비율 모형과 전환 인구 비율 모형은 통상최소자승

(ordinary least squares-이하 OLS)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통합(pooled), 임의

효과(RE), 고정효과(FE) 등 패널회귀모형의 추정방법 중 단체 유형, 단체장 성별, 단체장 이념 

등 시간불변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은 추정에서 제외하고 통합최

소자승모형과 임의효과모형만을 추정에 활용하였다.8)

8) 영유아 비율과 장애인 비율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최종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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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모형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모형의 타당한 추정방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사항은 종속변수인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가 비음의 정수인 가산변수라는 것이

다. 비음의 가산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 적절한 추정모형은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이다. 그런데 포아송 회귀모형은 가산종속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

정을 전제하는데, 가산자료의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대산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음

이항 회귀모형은 가산종속변수의 과대산포 문제로 인해 포아송 회귀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타당한 대안적 회귀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

모형을 모두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가산종속변수의 과대산포 여부를 검증하여 타당한 

회귀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모형의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의 추정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과대산포계수   에 대한 우도비(LR) 검증결과(

=490.2, p=0.000)는 포아송 회귀모형보다는 음이항 회귀모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음이항 회귀모형의 임의효과에 대한 검증결과, 임의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1.2e-4, p=0.496) 통합음이항 모형이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합음

이항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하고자 한다.9) 

통합음이항 추정결과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Wald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81.8, p=0.000) 독립변수의 설정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

성 검증결과, 평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이하 VIF)가 2.74이고 개별 독립변

수들의 VIF가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해

석은 회귀계수 대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건발생 빈도율(incident rate ratio-이하 

IRR)을 이용하고자 한다.10) 

통합 음이항 추정결과, 복지수요 요인 중 노령인구 비율과 저소득자 비율, 정부능력 요인 

중 행정능력과 재정능력, 단체장 요인 중 성별, 그리고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소득수준과 지

역규모 등이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사건발생 빈도율(IRR)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

인구 비율은 비율이 1% 증가할 때 복지허브화 발생률이 8.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저소득자 비율은 비율이 1% 증가할 때 복지허브화 발생률이 6.3% 증가하는 것으로 분

9) 그런데 회귀계수의 크기는 추정방법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는 매우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10) IRR은 양의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종속변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변수 1단위 증가는 종속변수의 발생률을 (IRR-1)*100% 만큼 증가시키거나 IRR배 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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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셋째, 행정능력의 측정변수인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은 비율이 1% 증가할 때 복지

허브화 발생률이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할 때 복지허브화 발생률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단체장 성별은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화 발생률이 여성이 단체장인 기초자치단체에 비

해 평균적으로 1.57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지방세 수입이 1백만 원 증가할 때 복지허브화 발생률이 9.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의 측정변수인 읍･면･동 수의 1개 증가는 복지허브화 발생률을 3.6%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에는 복지수요, 정부능력, 단체장 특

성,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체장 요

인 중 나이와 이념 성향,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단체유형은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읍･면･동의 복지허

브 전환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정부의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이 좋고,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 실적이 저조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표 8> 전환 읍･면･동 수 모형 추정결과(N=452)

모형
독립변수

통합 포아송 임의효과 포아송 통합 음이항 임의효과 음이항
Coef.(s.e.) Coef.(s.e.) Coef.(s.e.) Coef.(s.e.)

복지수요 요인
노령인구 비율 0.069(0.023)** 0.136(0.031)*** 0.084(0.031)** 0.062(0.029)*

1.072 1.145 1.087 1.064
저소득자 비율 0.070(0.027)** 0.258(0.059)*** 0.061(0.033)+ 0.082(0.030)**

 1.072 1.294 1.063 1.086
정부능력 요인
행정능력 0.051(0.012)*** 0.103(0.027)*** 0.063(0.014)*** 0.055(0.010)***

1.052 1.109 1.065 1.056
재정능력 0.021(0.004)*** 0.045(0.007)*** 0.021(0.005)*** 0.023(0.004)***

1.021 1.047 1.021 1.024
단체장 요인
연령 -0.003(0.006) 0.008(0.007) -0.004(0.006) -0.004(0.005)

0.997 1.008 0.996 0.996
성별 남성 0.658(0.290)* 0.603(0.414) 0.456(0.194)* 0.761(0.223)***

1.932 1.827 1.577 2.140
진보 -0.037(0.109) 0.080(0.147) -0.060(0.117) -0.081(0.114)

이념
0.964 1.083 .942 0.922

보수 -0.033(0.096) 0.056(0.130) -0.023(0.106) 0.009(0.103)
0.967 1.057 0.978 1.009

환경/기타 요인
소득수준 -0.124(0.070)+ 0.019(0.115) -0.094(0.056)+ -0.15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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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비율 모형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비율 모형은 통합최소자승(POLS)과 임의효과모형(RE)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그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진단 결과, 임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0.53, p=0.234), 통합최소자승모형(POLS)이 적절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따

라서 통합최소자승모형(POLS)의 결과에 기초하여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를 해석하고자 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4.484, p=0.000) 독립변수

의 설정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결정계수( )는 0.109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eusch-Pagan 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1.14, p=0.285) 잔차의 이분산(heteroskedastic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

균 VIF가 2.74이고 개별 독립변수의 VIF도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

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합최소자승(POLS) 추정결과, 복지수요 요인 중 저소득자 비율, 정부능력 요인 중 행정능

력과 재정능력, 단체장 요인 중 성별, 그리고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지역규모 등이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자 비율은 비율이 1% 증가할 때 복

지허브 전환율이 3.59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행정능력의 측정변수인 사회복

지공무원 비율이 1% 증가할 때 복지허브 전환율이 2.6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할 때 복지허브 전환율이 0.994%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단체장 성별은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율이 여성

이 단체장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18.04%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0.884 1.019 0.910 0.856
지역규모 0.032(0.005)*** 0.029(0.007)*** 0.035(0.005)*** 0.027(0.004)***

1.032 1.029 1.036
시 0.190(0.102)+ 0.239(0.150) 0.197(0.127) 0.130(0.115)

단체 1.209 1.269 1.217 1.139
유형 자치구 0.177(0.136) 0.120(0.252) 0.117(0.159) 0.050(0.145)

1.194 1.128 1.124 1.051
상수항 -0.721(0.541) -3.912(0.830)*** -0.773(0.495) -1.766(0.506)***

Wald  252.9(0.000) 4756.6(0.000) 181.8(0.000) 244.8(0.000)

과대산포(p) 490.2(0.000)
임의효과(p) 306.3(0.000) 1.2e-4(0.496)
VIF 2.74
+ p<0.1, * p<0.05, ** p<0.01, *** p<0.001
주1. 독립변수별로 회귀계수 밑에 사건발생 빈도율(IRR)이 제시되어 있음(상수항 제외).

  2. Wald 는 모형 적합도를 나타냄. 

  3. 과대산포(p)는 과대산포계수   에 대한 우도비  검증통계(유의확률)임.

  4. 임의효과(p)는 횡단 임의효과에 대한 우도비  검증통계(유의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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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모의 측정변수인 읍･면･동 수의 1개 증가는 복지허브 전환율을 0.79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비율에는 복지수요, 정부능력, 단체장 

특성,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수

요 요인 중 노령인구 비율, 단체장 요인 중 나이와 이념성향,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소득수준

과 단체유형은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 비율은 저소득자 비율이 높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이 좋으며,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높고, 규모

가 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비율이 낮다고 요약할 수 있다. 

<표 9> 전환 읍･면･동 비율 모형 추정결과(N=452)

모형
독립변수

POLS RE
Coef.(s.e.) Coef.(s.e.)

복지수요 요인
노령인구 비율 2.053(1.414) 3.646(1.761)*

저소득자 비율 3.596(1.570)** 7.785(1.865)***

정부능력 요인
행정능력 2.629(0.599)*** 3.591(0.682)***

재정능력 0.994(0.225)*** 1.705(0.254)***

단체장 요인
연령 -0.152(0.272) 0.028(0.343)
성별 남성 18.04(8.584)* 21.44(10.84)*

이념
진보 -0.866(5.501) 2.667(6.935)
보수 0.264(4.989) 2.936(6.299)

환경/기타 요인
소득수준 -3.552(2.339) -4.279(2.832)
지역규모 -0.797(0.245)** -1.011(0.307)**

단체유형
시 -2.180(5.754) -2.066(7.259)
자치구 -7.854(7.129) -9.526(8.811)

상수항 -20.75(23.11) -88.89(27.96)**

F(p)/ 4.484(0.000) 109.7(0.000)

  0.109 0.102

이분산(p) 1.14(0.285)
임의효과(p) 0.53(0.234)
VIF 2.74
+ p<0.1, * p<0.05, ** p<0.01, *** p<0.001
주1. POLS는 통합최소자승모형을 그리고 RE는 임의효과모형을 의미함

  2. F(p)/는 모형 적합도 통계치로 POLS는 F(p) 그리고 RE는 Wald 임.

  3. 이분산(p)는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에 대한 Breusch-Pargan의  검증통계(유의확률)임.

  4. 임의효과(p)는 횡단임의효과에 대한 우도비  검증통계(유의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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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 모형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 모형은 통합최소자승(POLS)과 임의효과모형(RE)을 적용하여 추정

하였고, 그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진단 결과, 임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0.96, p=0.163), 통합최소자승모형(POLS)이 적절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통합최소자승모형(POLS)의 결과에 기초하여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를 해석하고자 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4.435, p=0.000) 독립변수의 설정

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결정계수( )는 0.108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eusch-Pagan 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8.58, 

p=0.003) 잔차에 이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이용

하여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평균 VIF가 2.86이고 개별 독립변수

의 VIF도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합최소자승(POLS) 추정결과, 복지수요 요인 중 저소득자 비율, 정부능력 요인 중 행정능

력과 재정능력, 단체장 요인 중 단체장 성별, 그리고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지역규모와 단체

유형 등이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자 비율은 비율

이 1% 증가할 때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이 3.6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행

정능력의 측정변수인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이 1% 증가할 때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이 

2.5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할 때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이 0.8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단체장 성별은 단체장

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이 여성이 단체장인 기초자치단체에 비

해 17.6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지역규모의 측정변수인 주민등록인구 1,000명

의 증가는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을 0.02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

부유형 중 군(郡)에 비해 시(市)와 자치구의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이 각각 11.77%와 

23.9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에도 복지수요, 정부능력, 단체장 특

성,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수요 

요인 중 노령인구 비율, 단체장 요인 중 나이와 이념성향,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소득수준은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은 저소득자 비율이 높고, 정부

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이 좋으며,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높고, 규모가 크고 군

(郡)에 비해 시(市와) 자치구 유형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허브 전환 인구 비율이 낮다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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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환 인구 비율 모형 추정결과(N=452)

4) 분석결과 종합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측정방법에 따라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영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영향요인 중 정부능력 

요인인 행정능력과 재정능력, 복지수요 요인 중 저소득자 비율, 환경 및 기타 요인 중 지역규

모 등이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영향력이 큰 요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수요 요인 중 저소득자 비율은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

모형
독립변수

POLS RE

Coef.(s.e.) Coef.(s.e.)

복지수요 요인

노령인구 비율 -0.591(1.179) 0.414(1.412)

저소득자 비율 3.600(1.434)* 6.789(1.541)***

정부능력 요인

행정능력 2.551(0.734)*** 3.315(0.939)***

재정능력 0.856(0.240)*** 1.404(0.273)***

단체장 요인

연령 -0.110(0.258) 0.021(0.268)

성별 남성 17.60(10.25)+ 20.08(13.65)

이념
진보 -2.198(5.096) 0.414(5.066)

보수 -1.168(4.393) 0.768(4.880)

환경/기타 요인

소득수준 -2.950(3.530) -3.513(4.983)

지역규모 -0.023(0.011)* -0.027(0.010)**

단체유형
시 -11.77(4.580)* -13.23(5.363)*

자치구 -23.95(6.968)*** -26.38(8.327)**

상수항 3.167(23.00) -48.65(25.24)+

F(p)/ 4.435(0.000) 117.2(0.000)

  0.108 0.101

이분산(p) 8.58(0.003)

임의효과(p) 0.96(0.163)

VIF 2.86

+ p<0.1, * p<0.05, ** p<0.01, *** p<0.001
주1. POLS는 통합최소자승모형을 그리고 RE는 임의효과모형을 의미함

  2. F(p)/는 모형 적합도 통계치로 POLS는 F(p) 그리고 RE는 Wald 임.

  3. 이분산(p)는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에 대한 Breusch-Pargan의  검증통계(유의확률)임.

  4. 임의효과(p)는 횡단임의효과에 대한 우도비  검증통계(유의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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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의 영향을 미치나, 노령인구 비율은 전환 읍･면･동 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능력 요인인 행정능력

과 재정능력은 모두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긍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 요인 중에는 성별의 회귀계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

경 및 기타 요인 중 지역규모는 읍･면･동 수로 측정한 경우는 전환 읍･면･동 수에는 긍정적

(+) 그리고 전환 읍･면･동 비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구로 측정한 경우는 전환 인

구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전환 읍･면･동 수

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군(郡)에 비해 시(市)와 자치구의 전환 인

구 비율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정부가 신속

하고 체계적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

지수요 요인, 정부역량 요인, 단체장 요인, 환경 및 기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의 3가지 방

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인 복지수요 요인은 노령인구 비율과 저소득자 비율, 

정부역량 요인은 행정능력과 재정능력, 단체장 요인은 연령, 이념성향, 성별, 그리고 환경 및 

기타 요인은 소득수준, 지역규모, 단체유형으로 각각 조작화하였다. 회귀모형은 226개 기초

자치단체의 2016과 2017년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측정방법에 따라 회귀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전환 읍･면･동 수에는 노령인구 

비율,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소득수준, 지역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환 읍･면･동 비율에는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지역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환 인구 비율 모형에서는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

체장의 성별, 지역규모, 단체유형이 통계적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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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남성 단체장은 3가지 종속변수에 모두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노령인구 비

율과 소득수준은 전환 읍･면･동 수에만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역규모는 전환 읍･면･동 수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나 전환 읍･면･동 비율과 전환 인구 비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자 비율이 높아 복지수요가 많고,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이 좋으

며,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전환했다고 요약

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가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은 

복지수요가 낮고,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이 열악하고, 단체장이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기존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

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문 인력 충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단체장이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율 저조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신설될 

맞춤형복지 전담팀에 배치할 복지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이 높

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허브화에 필요한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이 충분

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복지허브화에 대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 인식 조사결과(함영진, 2016: 4), 복지허브화 추

진을 위한 복지담당 공무원 신규 충원이 적절하다는 의견(22.6%)보다 부족하다는 의견

(47.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허브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읍･면･동에 맟춤형복지 전

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인데,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복지인력 6천 명 확충분을 전담팀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인센

티브)가 읍･면･동 복지허브 전환에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단체장이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 복지허브 전환율이 단체장이 남성인 기

초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능력 요인과 복지수수 요인 등 다른 독립변수들의 조건이 같은 상황에

서 단체장이 남성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 읍･면･동 

수, 전환 읍･면･동 비율, 전환 인구 비율이 체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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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율이 저조한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이 단체장인 기

초자치단체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대구 중구의 4개 인데, 이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단체장이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3.98%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왜 여성이 단체장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이 저조한지에 대한 원

인을 파악하면 복지허브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허브화 운영 지원, 실태 

파악,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 기능,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전파, 맞춤형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의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15). 그런

데 복지허브화 추진사항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점검결과(오민수 외, 2016: 2),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허브화 확산전략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역

할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오민수 외(2016)는 광역자치단체가 혼선을 일차적으

로 조정･해결하고 시･군･구의 복지허브화 추진과 방향을 주도･견인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

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업무협의와 정책

방향 공유 등의 조치를 개선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광역자치단

체 간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율에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2017년 전환율 격차가 감소했지만, 최소 60.8%(경북)에서 최대 93.7%(부산)로 여전히 전환율

의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적합한 복지허브화 확산전략을 수립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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